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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마을제는 한반도의 육지부와 사뭇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칠머

리영등굿’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고 ‘제주큰굿’이 국가중요무형유산으로 지정

되어 있고, 송당본향당굿과 납읍리 마을제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5개 유형유산과 2개 무

형유산, 그리고 한남리 본향당 등 8개의 마을제 관련 향토유산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마을에서 당굿이나 포제, 이사제, 영등굿, 풍어제 등을 전승하고 있어 그 고유성과 

독창성, 현재적 전승력과 지속가능성이 널리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마을공동체 제의 전통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마을공동체 제의 전

수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당굿, 포제, 이사제 등을 전

수조사하여 집대성하는 방대한 과제입니다. 이번 네트워크 포럼은 그동안의 조사 성과를 집

대성하면서 제주 마을제의 특성 살펴보고, 제주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마을공동체 자치문화

와 마을제의 상관 관계 등을 규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사업과 네트워크 포럼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조사연구진으

로 허남춘 제주대 명예교수님과 한국교통대 이현정 연구교수님이 심층조사연구와 이번 포

럼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주 마을제 네트워크 포럼을 위해 멀리 서

울에서 김헌선 경기대 교수님이 발걸음을 해주셨고, 대전 국가유산청에서 임승범 조사연구

기록과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위해 제주큰굿보존회에서 오용부 심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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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제 관련 주체들이 함께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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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봉순 선생님이 참여해주셨고, 남원읍 한남리에서 고성봉 전 이장님, 표선면 가시리에

서 김명숙 상단골 종부님이 오셨습니다. 제주대에서 현승환 교수님과 한진오 박사님, 마을

문서 전문가인 문창선 선생님과 연합뉴스 변지철 기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제와 관련한 어린이용 교재를 개발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좌읍 송당초등학교 강경찬 

교무부장님, 본원에 계시는 윤원수 자치문화연구부장님도 참여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제주 마을제 네트워크 포럼이 제주학연구센터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제주 마을

공동체의 제의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 정체성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와 토론의 장을 통해 ‘제주다움’으로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연

구 및 진흥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수다예. 

 

2025년 7월 4일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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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8천 신(神)들이 좌정하고 있고 ‘절 오백, 당 오백’이라 일컬어지는 제주에는 각양각색의 

공동체 제의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마을제는 마을공동체의 다종다양한 구성원들이 

결속하여 봉행하는 전통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화합을 상징하는 마을제 

역시 마을 주체 세력들의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헤게모니를 선점하고자 각축

을 벌이는 살아 생동하는 유기체적 마을문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제를 통해 제주형 

자치문화의 여러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의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사 연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는 입도조 관련 기록과 유적, 호적중초, 각종 

마을문서, 마을제, 세시풍속, 생활사, 지명유래, 해녀문화, 화전문화 등 실로 방대한 주제적 

접근을 통해 제주의 마을공동체를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연구가 더욱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주 마을제 네트워크 포럼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지혜와 노력을 모아 주셨습니다. 

멀리 육지에서 경기대 김헌선 교수님과 국가유산청 임승범 과장님께서 네트워크 포럼을 위

해 물을 건너오셨고, 제주대에서 현승환 교수님, 한진오 박사님, 그리고 제주큰굿보존회에

서 오용부 심방님과 문봉순 선생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남원읍 한남리에서 고

성봉 전 이장님, 표선면 가시리에서 김명숙 상단골 종부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마을문서 전

문가인 문창선 선생님과 연합뉴스 변지철 기자님께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좌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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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당리에서 초등학생에게 마을제와 제주신화를 가르치고 계신 강경찬 교무부장님, 본원에 

근무하는 윤원수 자치문화연구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완병 센터장님을 필두로 조

사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대 허남춘 명예교수님과 이현정 연구교수님께 고마운 마

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네트워크 포럼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적 조사 연구

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마을제 조사 연구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며 ‘제

주다움’으로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

습니다. 

 

2025년 7월 4일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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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마을제 관련 갈등양상 진단 및  

대안 모색

이현정

한국교통대 연구교수





해마다 제주도에서는 약 250여 개의 마을(신앙)공동체가 전통을 좇아 다양한 모습의 마을

제 - 유교식(포제) 마을제, 무속식 마을제(당굿·영등굿)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 제의(해녀굿·돗

제) - 가 벌어진다.2)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부터 제도적 차원에서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

례〉, 〈해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마을제와 해녀굿 등을 치르는 일부 비용과 마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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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제 관련 갈등 양상 진단 및  

대안 모색 1)

1)   이 글은 장기 연구의 기초 작업이자 입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제의 특수성과 연

구 상황을 고려하여, 사진을 포함한 내용 일체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의 외부 활용은 되

도록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이는 2007년 당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450여 개에 이르는 제주도 마을신앙의 지속 여

부를 조사한 자료를  2023년에 전수 재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유형동·류진옥·이

현정 조사, 국립민속박물관, 〈부록: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신앙 전승현황표〉, 『한

국의 마을신앙: 제주특별자치도』, 2023, 444-477 참고). 집계 결과 제주도에서 2023년 

기준, 468개 중 마을제를 지속 전승하는 마을은 246개, 단절·중단한 마을은 189개, 복원 

예정인 마을은 5개, 확인 불가인 마을은 28개에 달한다. 



제단의 복원·정비 비용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3) 조례 제정 이후, 여러 마을에서 단

절되었던 전통 마을제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실제로 포제의 경우 이러한 지원

에 힘입어 복원·전승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 행정 차원의 지원에도 마을제가 전승되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미 생활 양식의 변화, 인구 변동 등으

로 자생적인 신앙 기반이 약화·와해되어 가는 현실도 있거니와, 지정 유산 제도의 도입과 시

행 등이 오히려 ‘마을제’의 준비 과정, 진행 방식, 전승 환경 등에 많은 변화를 견인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특히 근현대에 마련된 법적·윤리적 규범이 마을제의 전

통적인 연행 방식과 충돌하며 발생한 사회 갈등, 국가유산 지정 이후 또는 비지정 유산이기

에 빚어지는 전승 체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 등은 단순히 제도·행정상의 보완·정비의 문

제를 넘어서, 전통문화유산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과 전통과 현대의 조율이라

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전통문화유산의 유지와 관리’라는 협소한 범주로 한정하기 어렵다. ‘보

전’과 ‘실천’을 지향하는 전승공동체의 내적 요구와 이를 둘러싼 제도적 틀, 그리고 연관된 사

회적 견해들이 맞물리는 국면에서 따져보아야 할 거리들이 많다. 균열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세밀하게 짚어내고 충돌하는 가치와 요구들 사이에 균형점을 설정하는 일, 전통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다. 특히 이러한 모색은 특정 집단이나 기관의 과업으로 국한될 수 없다. 지자체, 행정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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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의 마을제는 포제 또는 리사제 등으로 불리는 유교식 제의(이장 및 마을주민(자

치회 등) 주관), 마을 내에서 생업공동체(잠수회,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벌이는 마을굿

의 성격을 띤 무속 제의, 당굿이지만 마을 전체 혹은 자치회가 주관이 되지 않고 단골판

(일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벌이는 무속 제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

들 중 일부는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포제·당굿),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

례〉(영등굿·잠수굿·풍어제 등)에 근거하여, 제의 비용 일부에 따른 지원금이 조달되는 

형편이다. 2022년 기준 조례 지원 대상 마을 수는 제주시 112건, 서귀포시 33건, 해녀굿 

33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의거한 신청과 지원은 대부분 

포제(리사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승공동체, 지역학 연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그를 넘어서는 사회공동체 전체가 함께 조

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 하겠다. 

사안이 엄중하지만, 지금처럼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

물다. 따라서 다소 불편한 주제일 수 있으나, 이 발표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희생 

제의와 동물권 논쟁, 일부 지정/비지정 유산 간의 간극과 명암 등 시의성이 드러나는 갈등

과 문제 양상들을 톺으려 한다. 전통문화유산으로서 마을제의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한 공

존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 모색하는 가운데, 보다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동물 희생’ 전통과 근현대 제도(법령)·윤리 규범 간의 충돌 

 

포제에서 행하는 ‘희생’ 전통을 둘러싼 갈등은 최근 들어(2025년) 급격히 표면화되었다. 포

제의 ‘희생’전통은 제의 봉행 전 마을에서 돼지를 잡아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의식

이다. 보통 입제일(入祭日)에 제관이 직접 살아 있는 돼지를 처리하여 희생을 마련하는데, 그

러한 행위와 과정이 지역신문을 통하여 대중에게 알려진 뒤 동물권보호단체에 제보되면서 

거센 규탄을 받게 된 것이다.4) 

동물권보호단체는 포제 봉행을 위한 희생 제의가 ‘공개 도살’을 자행하는 ‘동물 학대’라고 

지적하고, 포제의 ‘희생’ 전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사회적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온라인 신문 

등의 언론매체와 블로그 따위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 사실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대

중들의 비판적 반응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동물권보호단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공식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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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자유연대(KAWA), 〈동물의 희생을 대가로 평안을 바라는 풍습은 그만 둬야 합니

다!〉,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글(https://blog.naver.com/animalkawa/223768182959); 

고은경 기자, 〈흑돼지를 현장서 죽여 제물로... 동물학대 논란 제주 의례 ‘포제’ 바뀌나〉, 

한국일보 인터넷 기사(2025.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5020614300000738?did=NA(검색일 2025.2.15.). 



을 제기하여 제도적 개입과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 ○○면의 10여 개 마

을(신앙)공동체와 동물권보호단체 간, 동물권보호단체와 행정 기관, 마을공동체와 행정 기관 

간에도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 또한 각 마을공동체 내에서도 포제 향회를 거쳐 마을주민

들의 의견을 수합·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었다. 

 

 

 

 

 

 

 

 

 

 

 

결국 이 갈등은 서귀포시 ○○면 ○○1리를 포함한 10여 개의 마을공동체에서 올해 포제

에 도축된 지육(枝肉)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며 일단락되었다.5) 하지만 동물권보호단체

는 올해를 기점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마을제와 공동체 제의를 중심으로 동물권 침

해와 관련한 모니터링과 현장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통문화유산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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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동물자유연대(KAWA) 블로그 글에 삽입된 포스터 일부 [사진2] 한국일보 기사 일부

5)   다음은 인터넷 기사로 보도된 내용 중 일부를 직접 발췌한 것이다. “포제 진행 시 전통

적으로는 제의를 시작하는 날 오후에 양돈장에서 희생으로 쓸 검은 수퇘지를 데려와 포

제단 어귀의 길목에 매어 놓고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도축해왔다. 성읍1리가 올해 포제

에서도 돼지를 현장에서 도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2

월 중순 표선면에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전달했다. 이에 표선면

은 10개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현장 도살 대신 지육을 사용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

을 보냈다. 하지만 성읍1리의 경우 올해도 전통 도살 방식을 고수하려다 한국일보 취재

가 시작되고, 단체가 현장에 참석하면서 도살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은경 기자, 

위의 기사.) 



승을 표방하는 제의적·전통적 규율이 동물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지속하여 추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사실상 포제를 포함하여 제주도의 마을제와 공동체 제의에서 치러지는 희생 제의는 현행 

대한민국 법률 체계 하에서는 여러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우선 희생 제의는 〈동물보호

법〉에 따른 위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

물을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으며,6) 제13조에는 “동물을 도살할 때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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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4] 동물자유연대(KAWA)의 전체 회원 메일링 내용(2025.3.5.)  

※부분 음영은 별도로 글쓴이가 덧입힘

6)   〈동물보호법〉[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10조(동

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

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7) 그런데 실제 마을제를 포

함한 공동체 제의의 희생 절차는 ‘제장을 중심으로 한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해당 부

분이 ‘도살 행위의 공개 실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도살을 수행하는 주체의 

‘비전문성’, ‘합법성’이나 도살 과정을 문제 삼는다면, “도살되는 동물이 심리적 고통과 신체

적 고통을 겪는다”라는 주장도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과정 역시 법률상 ‘동물 학대’의 요

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희생 제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법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축산

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서는 “모든 도축 행위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8) 따라서 마을제(또는 공동체 제의)와 관련한 특정 장소에서 도축을 행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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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

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

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동물보호법〉[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13조(동

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

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

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

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

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8)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32호, 2024. 10. 22., 일부개정]제

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22., 2016. 2. 3.〉 1. 학술연구용



은—설령 그것이 제의 집전과 전승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 허용 대상이 아니다. 

의례 규범상 특정 형태의 희생을 공수하는 방식, 희생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 제의 이

후 희생을 분육(分肉)하는 행위 등도 사실상 ‘식용 축산물의 유통 및 위생 기준’에서 벗어나 있

다. 법에서는 축산물의 보관 온도, 가공 시설의 위생 조건, 유통 경로를 철저히 규정하고 있

는데, 마을제를 비롯한 공동체 제의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결국 희생 제의의 집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희생을 공동체가 나누고 소용하는 전통 일

체 역시 ‘비공식 축산물 유통 행위’, ‘공중위생’과 관련한 문제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

다. 제의의 전통성과 신성성을 유지하려는 신앙공동체의 의도와 달리, 희생 제의 자체를 위

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여러 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희생 제의를 둘러싼 갈등은 비단 제주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내·외의 여러 지역

과 다양한 문화권에서 거듭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9) 국내만 하더라도 이미 충청남도 

태안군 황도(黃島)의 붕기풍어제(도 지정 국가유산)에서 희생(소)를 마련하는 제의 절차를 두고 동

물권보호협회와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논란이 격화되면서 희생 제의는 신성한 제의

로서의 맥락과는 무관하게 일종의 공개 도살로 간주되어 〈동물보호법〉에 저촉된다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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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

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

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

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9)   희생 제의와 동물권 논쟁의 국외 사례를 다룬 논의로는 박정석의 논문이 있다(박정석, 

「네팔의 사회정치적 변혁과 동물 희생제의: 테라이 지역 가디마이(Gadhimai) 사원을 중

심으로」, 『비교민속학』 74, 비교민속학회, 2021, 9-32쪽. 아쉽게도 국내 사례에 대한 논

의는 지금까지 진척되지 못하였다. 관련하여 한국민속학회에서 2024년 하계학술대회 

대주제를 ‘민속학의 사회적 쓸모: 시대가 묻고 민속학이 답하다’로 내건 뒤, ‘동물권’을 포

함한 여러 소주제에 대한 발표자를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동물권’ 이슈는 해당 학술대

회에서 관련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 우세해졌고, 결국 지자체와 전승공동체의 합의를 통하여 폐지되었다.10) 황도 붕기풍어

제의 이러한 변화상은 전통 제의의 전승 방식이 현행법 제도와 현대적 윤리(가치) 규범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이자, 신앙공동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법과 제도 그리

고 여론의 제약을 받게 된 현실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원을 넘어 신앙공동체의 자율성과 권리, 전통문화유

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신앙공동체의 입장에서 희생 제의는 

단순한 제물의 봉헌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과 유지를 도모하는 신성한 질서, 그러한 신앙 윤

리의 실천이다. 특히 제주도 마을제와 공동체 제의의 전통에서 희생 제의는 신에 대한 정성

과 헌신이 집약된 제차(祭次)이자, 공동체의 무사 안녕과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핵심 제차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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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태안군 황도붕기풍어제의 희생 제의를 둘러싼 갈등 과정과 동물권보호단체의 

입장을 정리한 블로그 글의 일부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태안군에 위와 같은 법적 근거

를 제시하며, 소 공개 도살을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안군도 법 검토 후 현행 방식

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동물자유연대는 태안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 결과 태안군이 제사를 관장하고 있는 마을 이장님을 설득

했고, 이장님도 마을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소 공개 도살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막아냈으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소를 

공개적으로 도살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도축장에서 도살한 소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답

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는 가축으로서 합법적 도축이 가능한 동물이기에 도축된 소

를 제사에 이용하는 것까지 제재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농장동물 복지 운동은 육식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며,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

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소를 공개적으로 도살하지 못하도록 

막아낸 것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습에 시대 변화를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시민 의식이 성장한 만큼 과거부터 이어져온 행사 역시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적극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농장동물의 복

지 증진과 더불어 해묵은 관습을 벗어던지고 동물의 생명 또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KAWA), 〈마을 제사를 위한 ‘소 공개 도살’을 막았

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글(2024.2.5.) https://blog.naver.com/animalkawa/ 

223344923460(검색일 2025.5.23.) 



하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의례의 상징성과 그 맥락을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에

게 바치는 정성과 헌신의 상징인 ‘희생’은 오늘날의 법의 기준 아래 ‘동물 학대’라는 프레임에 

갇혀,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되며 비판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신앙공동체가 의례적 율

법으로서 견고하게 지켜온 전통과 전승, 그 실천을 위한 연대와 참여,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

를 강화하는 신성한 행위들이 ‘허가 없는 도축 행위’, ‘무허가 유통’, ‘비위생적 식품 처리 행위’

라는 유례없는 비판을 받으며, 법 제도의 틀에 갇힌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여 

있다. 신앙공동체의 연대와 헌신으로 지속되어온 공동체 제의의 전통이 ‘사라져야 할 구습’

이나 ‘위법한 관행’으로 치부되어, 사회의 비판과 법적 압박에 직면하게 된 현실을 더 이상 외

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올히는 그 ○○○○에서 와가지고 말이야. 그 돼지를 못 잡게 허는 거야. 그런 것도 옛 풍습

이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도에서 시정헤줘야겠더라고. 그건 마을제 허는데 그것까지 위생 관

념을 허고 뭐 도살이라고 이렇게 헤 가지고 와서, 그 그사름덜이 지켜 사가지고 못 허게 허는 

거는 건 정말도 안되겠더라고. 이제꺼지 아무일 엇이 지내왔는데, 지금에 와서 좋아 가는 세상

에 그런 걸 못 허게 만든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식으로 치를 때는, 여기는 돼지를 

제관이 합격을 헤야 올리는 건데. 그거를 못 허게 하는 거는. 마을제를 못 하게 헌다면은 문제

가 있는 거지. 금년부떠는 단속허레 왔더라고. 동물보호차원에서. 저디 가서 잡아다가 하라는

데, 제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이러는 거면, 그것 뜨면은 못 허게 헤도 되는데, 거 

제에 올리는 거는. 제일 애로사항이 그거라. 이제까지 헤 온 역사가 일제 시대에도 계속, 우리 

부락이 이거 600년 된 부락인디, 600년 동안 헤 온 걸. 걸 못 허게 헌다믄은 거 이상허지 않습

니까. 헐 건 허고 못 헐건 못 허게 헤야지. 내년은 어떻게 헤야 되는지도 걱정이고. 딴 데서 잡

아와야 될 건가, 어떻게 헤야 될 건가. 그건 현장에서 잡아야 이렇게 헤 가지고 깨끗허게 정성

을 올리는 건데. 우리 부락뿐이 아닐 겁니다. 딴 디도 그 분들이 가가지고 말이여 그런 단속을 

허니까. 우리 마을에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엇어낫는디, 그 이번 금년부떠는 단속허레 왓더라

고. 게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부정이나 딴 데 가면 어디 무슨 장이라도 나곡 뭣허민 부정헌

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예. 딴 것도, 나쁜 것도 보이고 이러니까 조용헌 디서 것도 잡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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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께 올리는 거지. 그런 걸 못 허게 허니까 상당히 안되는 것 같애. 이건 부락에 정성이영 성의 

아니꽈? 그런 거 외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11)     

 

제주도의 마을제 전승 현장에서는 동물권보호단체의 적극적인 반대 활동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신앙공동체는 상당한 반감을 표명하는 상태이다. 한 마을 원로의 

발언에서 ‘○○○○’라고 지칭된 주체는 공공 행정 기관이 아니다. 동물권보호단체 또는 관

련 NGO로 추정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원로가 이들을 ‘공식적인 제도권’과 같은 존재로 인

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법과 현대의 윤리·가치 규범의 잣대를 들이미는 외부 단체의 

현장 개입이, 한편으로는 전승공동체에게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존

속을 위협하는 압력 또는 권력처럼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신앙공동체가 느끼는 압박은 법 조항이나 현실적 규제뿐만이 아니라, 희생 제의를 둘러싼 

사회 갈등의 조정 구조 자체가 부재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관련 부서와 행정 기관 등

은 갈등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였고, 갈등의 중재에서도 한걸음 물러서 있

는 상태이다. 신앙공동체는 사회로부터 일방적인 지탄과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정작 제도

적·행정적으로는 보호받지는 못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급변하는 사회 인식과 윤리 담론 속에서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를 비

롯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갈등 양상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

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희생 제의를 둘러싼 동물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신

앙공동체와 일부 동물권보호단체 간의 거센 입장 충돌이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중심되어 온 기존 접근을 넘어 ‘조정’과 ‘책임’의 역할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

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마을제를 비롯한 공동체 제의 전승의 실질적인 주체는 행정 기관이나 전문가

가 아니라 마을주민들을 비롯한 신앙공동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실상 제의의 동물 희

생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여러 전승공동체는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여 왔다 - 물론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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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귀포시 ○○면 ○○1리 마을 원로(강○○, 1942년생)의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2025.05.27. 이현정·조정현 면담조사). 



은 자구책을 갖추게 된 이유는 다양하다 -. 예를 들어 제청에서 희생을 처리하는 기존 방식

에서 벗어나 도축된 상태의 제물을 사용하는 형태로 제의 양상이 이미 변화한 사례, 온마리

의 돼지를 바치던 방식을 분육(지육)을 사용으로 대체한 사례, 희생 제의를 생략하고 이를 대

체하거나 갈음하는 제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해결은 일방적인 규제나 권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공동체 내부

의 논의와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공동체의 자생력과 자정

력을 전제로 한 ‘내부 조정권’이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희생 제의가 단순히 

위법한 ‘도살 행위’로 판단·평가돼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축적된 신앙공동체의 연대와 전승 

의지가 함의된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존재 자체 또는 그 맥락과 상징성을 존중하는 시선도 요

구된다. 특히 마을제를 포함한 공동체 제의는 시대 변화와 신앙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능동

적으로 재구성되어 온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라는 점에서, 조정과 전환의 여지를 품

은 전통으로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자문기구를 활용하는 한편, 갈등 조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예: 갈등 조정 

플랫폼)를 새롭게 구성하여 갈등 상황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전승공동체의 자생력·자정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

하는 일이 중요하다. 갈등 조정 플랫폼은 제의 현장에서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에 별도의 조

정 단계를 마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법망이나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전락하거나, 전승공동체를 배제한 급진적인 요구 또는 일방적인 종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더 적극적인 행정·제도의 개입이 요

구될 경우, 특례 조항 신설도 검토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결국 법률적 예외 조항으로 국

한될 가능성이 크고 실현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다.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갈등 그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제를 포함한 공

동체 제의, 곧 전통문화유산이 오늘날 사회의 요청과 공존할 수 있도록 그 의미와 형식을 함

께 다듬어 가는 실천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 ‘희생 제의’와 같은 전통이 단순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앙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관련 기관은 갈등 중재와 해결책의 지

원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

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정립될 때, 비로소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마을제(공동체 제

의) 전승의 현재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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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정/비지정 유산의 간극과 명암 

 

제주도 마을제의 연행은 전통적인 공동체 신앙 체계의 제도화된 규범이자 그 실현태(實現

態)이다. 무속 신앙 체계는 신당(神堂), 본풀이를 포함한 굿(의례), 심방과 단골판(전승 주체), 관련 

물질·정신 문화 등의 복합체이다. 유교식 신앙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마을제 전승과 

관련한 유산들을 유형과 무형이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하거나 환치하는 일은 옳지 않다. 다만 

제도가 그러하므로 관련 유산 중에서도 역사적·학술적·민속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는 

사례 몇몇이 시·도 지정 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제도·행정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받고 있다. 특히 신당을 유형유산(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신당이 제의를 포함한 신앙 기반을 유지해 온 구심점이자,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실체를 갖

추고 있어 그 형상과 역할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신당은 유형유산의 범주에서 지정 여부가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무형의 요

소 - 제의 전승의 지속과 특별함 - 역시 지정의 명분과 당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대상

이 되었다. 그런데 시대 변화나 특정 요인으로 인하여, 일부 지정 유산에서는 제의 전승이 단

절 직전의 위기에 처하거나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기에 이른 상황이다. 더불어 유형유산

과 무형유산을 엄격히 구분하는 현재의 제도는 신당의 외형을 보존하는 데 치중하게 되면서, 

본질적인 유산 가치 - 전승공동체의 생명력과 지속성 - 는 희미해지고 점차 형체만 남은 유

산으로 보호·관리되는 아이러니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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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표1] 마을제 관련 시/도 지정 국가유산 목록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면적(㎡) 지정일

5 송당리마을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사무소 1986.04.10

6 납읍리마을제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사무소 〃

 민속문화유산(기념물)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면적 지정일

9 제주도신당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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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면적 지정일

-1 송당본향당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99-1번지 264 〃

-2 새미하로산당 제주시 회천동 1058번지 228 〃

-3 와흘본향당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274-1번지 13 〃

-4 수산본향당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1번지 81 〃

-5 월평다라쿳당 제주시 월평동 1137번지 99 〃

  민속문화유산(향토유형유산)

관리번호 명칭 지정대상 지정범위 소재지 소유자 지정일

향토유형유산 

제9호
 회천동 석상 석상 5기 석상 5기

제주시 회천동 

2390-3

회천동 

마을회
’13.12.27

향토유형유산 

제13호
 강정 본향당 신당 1식 330㎡

서귀포시 강정동 

4276번지
김○순 ’13.12.27

향토유형유산 

제14호
 서귀 본향당 신당 1식  486㎡

서귀포시 서귀동 

535번지
서귀포시장 ’13.12.27

향토유형유산 

제15호
 예래 본향당 신당 1식 1,484㎡

서귀포시 하예동 

117번지
나○구 ’13.12.27

향토유형유산 

제22호

 종달리 생개납  

돈짓당
신당1식

799㎡ 

(돈짓당 164㎡, 

보호범위 635㎡)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51-2번

지선 공유수면

종달리,  

종달어촌계
’18.4.25

향토유형유산 

제30호
 한남리 본향당 신당 1식

630㎡ 

(팽나무 2그루,  

제단 3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092번지

(관리자) 

한남리 마을회
’20.5.26.

향토유형유산 

제37호

 김녕리  

서문하르방당
당 1식 약 82㎡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항 

일원

(관리자) 

파평윤씨필선

공파문중회

’22.11.2.

 민속문화유산(향토무형유산)

관리번호 명칭 지정대상 지정범위 소재지
보유자/ 

보유단체
지정일

향토무형유산  

제10호
 한남리 본향당굿 -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마을회 ’21.6.4



민속문화유산 가운데 기념물로 지정된 새미하로산당(동회천본향당)은 지정 당시, “전형적인 

산신당으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드물게 당굿이 전승되는 곳이며, 당굿을 할 때 산신놀이를 벌

이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정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12) 그러나 매인심방

의 사망을 비롯한 전승공동체의 와해 등으로 인하여 약 7∼8년부터 제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는 지극히 일부 신앙민들만 개인적으로 당을 찾아 비념을 올리는 방식으로만 명맥을 이

어가고 있다. 

 

 

 

 

 

 

 

 

 

 

 

 

 

월평동 다라쿳당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의를 정기적으로 봉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2017년 본향당에 화재가 발생하여 신목이 소실되는 사건 이후, 부녀회와 마

을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마련해 약 4-5년 전 비상시적인 당굿을 몇 차례 치른 것이 

마지막 사례로 확인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제의 전승이 단절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다라쿳

당은 여전히 마을주민들에게 성소로 여겨지며, 마을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시에

는 당일 아침 당을 찾아 신에게 고하는 소규모 고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월평동 출신의 심

방이 해당 마을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신앙심 역시 유지되고 있지만, 예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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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주도고시제2005-19호, 제주도보 제979호 (2005.4.13.) 인용.  

[사진5] 새미하로산당 안내 푯말 [사진6] 새미하로산당 전경1 [사진7] 새미하로산당 전경2



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제의 전승은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 전승을 지속하기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지정 유산이라 하더라도 신앙공동체의 의지와는 달리 제의 전승이 언제든지 단절·중

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된 강정본향당, 예례본향

당의 제의 역시 앚은제(또는 비념)의 형태로 규모가 축소된 실정이다. 

 

 

 

 

 

 

 

 

 

 

 

 

 

 

이처럼 유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라 하더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삶의 양상과 환경이 달

라지면 전승 기반은 자연스럽게 약화되기 마련이다. 물론 지정 유산 제도가 마을제 전승과 

관련된 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제도권

의 보호 아래 일정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정 유산은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유·무형유산을 아울러 ‘지정 유산’이라는 지위가 곧 유산을 매개로 제의 전승을 보

장하거나, 신앙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만능키와 같으리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재

고되어야 한다. 오히려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유산을 자율적으로 유지

하고 전승해 나가는 공동체의 내적 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 뒤따라야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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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다라쿳당 안내 푯말 [사진9] 다라쿳당 전경1 [사진10] 다라쿳당 전경2



지정 유산으로서 부여되는 별도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 현실은 

비지정 유산과 다를 바 없이 제의를 비롯한 신앙 기반이 와해되는 현실을 늦출 수 없다는 것

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한편 마을제와 관련된 다수의 유·무형 유산 중 비지정 유산들이 오히려 견고한 전승 기반

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중 일부에서는 지정 유산 제

도와 같은 행정의 개입을 번거로운 절차로 인식하거나, 껄끄러운 틀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나

타난다. 지정 유산 가운데 전승 기반이 탄탄한 경우 역시 그러하다. 결국 마을제 전승과 관

련하여 유산의 생명력을 떠받치는 것은 제도적 명분이나 틀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 ‘지켜내

려는’ 하는 신앙공동체의 자생력과 그러한 의지라는 사실을 거듭 환기할 필요가 있다.13) 

이런 측면에서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된 서귀본향당의 사례는 상당히 심각하다. 지정 당

시 서귀본향당은 마을제 전승과 관련하여 학술적·역사적·민속문화적 가치가 상당한 유산이

었지만, 현재는 신앙 기반뿐만 아니라 유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담지하는 신당의 외·내부 환

경조차 완전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은 이 같은 위기가 자연스러운 신

앙공동체 해체나 약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앙공동체의 전승 의지가 무력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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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을제 전승 관련 지정 유산으로서 현재까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례는 성산읍 

수산1리(수산본향당)이다. 기존의 문화재 활용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뒤, 수산본향당

뿐만 아니라 동 신앙권의 진안할망당, 신술당에서도 제의를 연행할 수 있는 재원이 마

련되면서 신술당 신앙의 재건·복원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 신술당은 

신당 소재지의 소유권 문제와 주변 공사로 인해 존립 여부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

여 있었고, 단골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의 비용을 확

보하고자 수산1리 당맨심방, 단골판, 마을 총회를 비롯한 주민들과 행정 차원의 조력자 

등이 합심하여 문화재 활용 사업에 지원한 것은 일종의 궁여지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마을제 전승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이현정, 「남쪽 끝에 남은 

공동체의 기억과 이야기: 인문도시 서귀포의 동력, 무속과 이야기 전승의 자원화 현황

과 과제」, 『인문학연구』 34,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34-35쪽. 이 사례는 유형

유산이라 하더라도 마을제 전승의 현재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계

기가 될 수 있으며, 결국 마을제의 전승은 공동체가 처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고, 주어

진 제도적 여건을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준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적 요인들이 거듭 작용하며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

르렀다. 

발단은 매인심방을 자처한 인물의 자의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신당 내부를 불교식 연

등과 축원문, 불경 테이프 등으로 채워 사실상 ‘불당’으로 변모시켰고, 단골 이외의 외부 손님

에게 점사를 보거나 개인적 살림살이를 당 내부에 반입하는 등 전통적인 제의·신앙과는 거

리가 있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신앙공동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하고 유지해 온 

공동체 규범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이었으며, 서귀 본향당은 유산으로서의 정체성과 지

속가능한 마을제의 전승 기반을 함께 상실하고 말았다. 

 

박○옥 심방이 돌아가시고 조카인 박○석 씨가 당을 관리했다. 제일에 본향당에 가도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감수다.” 하고 입구에서 차려간 것을 

놓고 제를 지내고 왔다. …(중략)… 현재 당굿이 전승되지는 않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는 앚인굿으로 간단한 경을 낭송하고 몇몇 단골 주민들이 찾아와 정성을 드리기도 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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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정현·문봉순·김일영, 『2023 제주도 마을제의 전승현황과 특성: 서귀포시 동(洞) 지역 

및 서부 지역 편』,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2023, 27쪽.

[사진11] 서귀본향당 내부 연등 [사진12] 신앙과 무관한 불경 모음집



제일에 본향당을 찾은 신앙민들이 제대로 된 제의조차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잦았

다는 증언은 유산의 본질적인 소유자이자 전승 주체인 신앙민들이 배제된 전대미문의 사례

이다. 서귀본향당에서 제의가 전승될 수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매인심방을 자처한 이가 

집전에 필요한 기·예능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공동

체 제의 대신 불교 신앙에 의지한 유사 행위가 제한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정 유산은 신앙공동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형적인 상태가 되었지만, 일부 단골들은 완

전하게 전승 환경이 완전히 변질된 상황에서도 신당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한 전

승 의지는 유산 보존의 어떤 원칙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와 노력도 지

금처럼 제한된 조건 속에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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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 내부 불경 송출 흔적 [사진14] 축원초와 축원문

[사진15] 신앙 전통과 무관한 무신도 배설 [사진16]  신당을 차지한 개인 생활품



관이 신당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을 회수하고 일정 부분을 관리·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고 있지만, 신앙민이 신당을 방문할 경우 관리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출입을 허가받

는 방식의 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본래 자율적으로 작동해야 할 신앙 기반이 행정

적 절차에 종속된 채, 실질적으로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서귀본향당은 전통적인 공동체 제의의 공간으로서 기능과 본질을 완전하게 

상실한 채,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출입이 통제된 지정 유산’으로 남아버린 현실에 직

면하여 있다. 특히 유형문화유산은 보존·복원의 과정에서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불가

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변화만을 수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에도, 현재 유형유산으

로서의 외형뿐만 아니라 신앙적 기능마저 무력화된 채 관리되는 실정이다.  

비지정 유산의 경우, 지정 유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당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마을 각시당과 애월읍 수산리 본향당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남성마을 각시당은 제의 전승이 오래전에 단절되지만, 마을 이장을 비롯한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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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7] 각시당 전경1 [사진18] 각시당 신목



들이 신당을 마을의 중요 유산으로 인식하며 보존·관리의 노력을 자발적으로 지속하여 온 

사례이다. 실제로 각시당은 해당 신당은 학술적·민속학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제의 전승의 

단절’을 이유로 번번이 지정 유산으로 등재되어 제도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신당 앞에 안내 푯말을 설치하려는 마을의 예산 요청마저 반복적으로 거절

되는 상황이다.  

남성마을 각시당의 사례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당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

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제도와 행정 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태

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더욱이 현행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는 일정한 조

건 하에 제장(祭場)의 정비나 복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

를 고려할 때, 단지 제의의 지속 여부나 복원 가능성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을제 전승과 

관련된 유산 전반에 대한 공동체의 전승 의지와 노력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례나 지

정 유산 제도 안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이러한 의지와 노력은 존

중되어야 한다. 남성마을 각시당은 지정 유산 유무에 따른 지원 방안과 제도의 절차적 한계 

앞에서 외면되고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제도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바탕으

로, 공동체의 실질적인 전승 의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애월읍 수산리는 본향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 기반과 제의 전통이 오랜 시간 단절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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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9] 수산리 본향당 전경1 [사진20] 수산리 본향당 전경2 [사진21] 수산리 본향당 후경



였다. 마을 내부에서는 신당이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협의를 거쳐 폐당을 결정하였고, 그 부지를 공용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앙·제의 전승을 비롯한 신당의 기능과 의미가 전승공동체 내부에서 실

질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존재 자체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을의 결정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전문가 자문 과정을 마쳤고 지금은 공사가 진

행 중인 상태이다.  

이 두 사례는 비지정 유산이 시대 변화와 공동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들이다.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변화

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유산의 흔적이나 기억을 남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기록이나 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공동체에서는 해당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문을 구하거나, 변화의 의미를 성

찰하고 기록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소멸이 

아닌, 공동체가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자체로 긍

정적인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정 유산은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신앙의 주체인 공동체

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비지정 유산이 그 한계 속에서도 전승공동

체가 갈등이나 문제 양상의 해결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간다는 점에

서 상당히 흥미롭다. 

물론 폐당은 신앙공동체의 역사와 기억을 품은 장소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결정이다. 그러

나 전통의 전승은 존재의 지속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변화와 소멸의 과정을 기록하고 해

석하려는 노력 또한 그것을 잇는 또 다른 전승이다. 앞으로의 유산 정책은 단순히 ‘보존’에 머

물지 않고, 유산의 변화 과정을 함께 바라보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행

정·정책 지원 주체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자세일 것이다. 

오늘날 제주도 마을제 전승을 비롯한 관련 유산들은 ‘지정’과 ‘비지정’, ‘존속’과 ‘소멸’, 그리

고 ‘전통’과 ‘현대’라는 이분법만으로는 전승의 실상이나 가치 등을 온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관련 유산을 변화하지 않는 원형처럼 바라보는 통념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유산

은 정체된 형식이 아니라 ‘전형’으로서 공동체의 선택과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변화하여 온 

총체이다. 인식의 지형이 바뀌는 지점에서야 비로소, 마을제 전승을 비롯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좌표 또한 새로운 공진(共振)의 토대 위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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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제주 마을제의 전승 주체와  

지속가능한 제주형 자치문화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 머리말 

 

제주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수호하고 주민을 지켜주는 신이 둘 이상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여성 사회에서 신앙하여 무속식으로 굿을 하는 본향당

신(本鄕堂神)과 그 외 여러 기능신(機能神) 등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의 남성 사회에서 신앙하여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포신(酺神) 내지는 이사신(里社神)이다. 포신에 대한 제사를 ‘포제(酺

祭)’라 하고, 본향당신과 기타 각 기능신에 대한 굿을 ‘당굿’이라 한다. 포제는 포제단이 마련

되어 있는 마을이 많아 그곳에서 지내고, 당굿은 각 마을의 본향당에서 굿을 한다. 포제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마을에서는 해마다 ‘길할 방위’의 깨끗한 밭에 병풍을 치고 제상을 진설

하여 마을제를 봉행한다. 

남성 중심의 유교적 제의문화 형태를 ‘포제’ 또는 ‘이사제’ 등으로 일컫지만, 대부분의 마을

에서 실제로 모시는 신은 이사신, 토지신 등이어도 대개 ‘포제’로 일컫고 있다. 따라서 제주

도에서 봉행하는 남성 중심의 유교식 제의를 통칭할 수 있는 용어로 ‘포제형 마을제’를1) 사

용하고자 한다. 실제 마을에서 사용하는 제의 명칭과 모셔지는 신은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도 마을마다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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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을제의 전승주체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자치문화



제의 명칭을 살펴보면, 포제, 정포제, 농포제(백중포제), 마을제, 별제, 별포제, 이사제, 토신

제, 지신제, 포지제(포신과 토신을 함께 모심) 등으로 나타나며, 신명(神名)에서도 포신, 국신(局神), 

이사신, 토지신, 지신, 동사신, 산신, 태세신, 별성, 서신, 사명대신, 운행지신 등 마을별 특성

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포제형 마을제는 ‘새철드는날(입춘) 지나 첫 

정일(丁日) 혹은 해일(亥日)’로 제일이 정해져 있어 마을에 상이 나거나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거의 비슷한 날에 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육지부에서 정월 대보름에 마을공동

체 제의가 집중되어 있는 양상과도 견주어볼 수 있다. 포제의 장소는 전통적으로 인가와 거

리를 두고 있는 포젯동산, 포제단 등에서 제의를 봉행해왔지만, 겨울철의 이동 간 안전 문제 

등으로 마을회관이나 생활공간 인근에 제단을 마련하여 포제를 봉행하는 마을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대 탐라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인식되는 당굿과 달리, 포제의 역사와 변천에 대

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자료가2) 없지만, 현용준 교수에 따르면, 본래 제주도의 마을공동체 

신앙은 남녀가 함께 연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백성의 생활 속에 

정착하게 되면서 향교의 석전제(釋奠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포제가 형성되고, 그 결과 

남성은 포제, 여성은 당굿이라는 형식이 정립되었다는 것이다.3) 결국 남성의 포제와 여성의 

당굿이 중층적으로 연행되는 제주도 마을공동체의 제의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신앙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제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전승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가운데, 마을제를 사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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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마다 유교식 마을제에 대한 명칭이나 모시는 신이 다양함에도 대부분의 주민이나 

행정당국에서도 포제로 일컫고 있으므로 ‘포제형 마을제’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조

정현, 허남춘, 이현정,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 정책 연구』, 

제주학연구센터, 2022, 15쪽 참조. 

2)    이대화에 따르면 최고 오래된 기록은 182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대화, 「제주도 포제

의 역사민속학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41쪽 

참조. 

3)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368~370쪽 참조. 



주도만의 독특한 마을공동체 자치문화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

속가능한 제주형 자치문화의 기반으로서 마을제의 위상과 기능을 밝히고 마을공동체 활성

화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제주 마을제의 전승주체와 특성  

 

제주 마을제 현황에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크게 전승력을 강화하고 있는 포제형 마을

제의 전통은 조선 후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의 포제와 관련한 기록으로 포

신묘(酺神廟)에 대하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소림과원(小林果園) 안에 있었다. 산천단 안으로 

옮겨 세웠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4) 기록이 전한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포신묘(酺神廟)에 

대해서 이원진의 『탐라지』 「제주」 사묘조(四廟條)에 “포신묘는 소림 과원 안에 있다(酺神廟 在小林

果園中)”고 하였고, 조선 정조대에 발행된 『제주읍지』에는 “포신단은 산천단 아래에 있다(酺神

段 在山川壇下)”고 하였으며, 19세기 중반에 나온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포신묘는 옛날 소림 

과원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한라산신묘 옆으로 옮겨 세웠다(酺神廟 舊在小林果園中 今移建于漢拏山神

廟傍)”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포신묘는 사람과 사물에게 닥친 재해(災害)를 신에게 빌어 

액을 막고 복을 빌던 제단으로, 오늘날의 포제단과 같음을 알 수 있다.5) 

위 기록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제주의 포제가 제주목사를 중심으로 한 도 

전체 차원의 국행제의로서 제향을 올렸던 포신묘의 전통이었다가, 이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 

민간 마을 단위로 확장되어 전승되면서 토착화한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에서 전승되

고 있는 포제형 마을제는 이사제(里社祭)라고도 하는데, 마을공동체에서 거행하는 유교식의 

독축고사형(讀祝告祀型) 제의이다. 본래 포제는 황충(蝗蟲, 메뚜기과에 속하는 해충)이 창궐할 때 지내

던 제사였으며, 중앙에서 각 주현에 이르기까지 지내도록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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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문화원, 『역주 증보탐라지』, 2005, 344쪽. 

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이트-https://folkency.nfm.go.kr/topic/ 

detail/3009(문무병, 「한라산신제」). 



어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포제라는 이름이 대부분 사라졌음에도 제주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마을에서 포제를 지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포제는 그 내용 면에서 육지 대부분

의 마을에서 지내오고 있는 동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형식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군현 이상급 단위나 향교 등의 격에 이를 정도의 준비와 봉행 양상을 보

여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사제는 농경의례로서 명나라의 것을 가져와 조선시대 각 지방에 파급하려 장려했던 의

례인데 『홍무예제』의 이사제 내용을 살펴보자.  

 

무릇 각처 향촌의 인민은 리마다 1백 호 안에 단 1곳을 세우고 오토, 오곡의 신에게 제사지내

되 가물 때는 비를, 장마에는 갤 것을 기도한다. 그와 같이 되어 오곡이 풍등하면 해마다 한 사

람씩 번갈아 회수(會首)를 맡아 항상 단장을 정결하게 하고, 춘추 두 사일(社日)을 당하면 기

일보다 앞서 제장을 헤아려 공변(供辮)하였다가 날짜에 이르러 약속대로 모여서 제사지낸다. 

그 제사에는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와 酒果 香燭 紙를 편의대로 사용한다. 제사가 끝나면 곧 

회음을 행하는데, 회중에서 먼저 한 사람을 시켜 억강부약서(抑强扶弱誓)를 읽게 한다. 그 詞

에 이르기를, ‘무릇 우리 동리의 사람은 각각 예법을 존중하고, 힘을 믿고 약한 자를 능욕하지 

않으며, 위반하는 자는 먼저 함께 다스린 뒤에 관에 넘긴다. 혹은 가난하여 넉넉하지 못하면 

그 집을 두루 도와주되, 3년에 자립하지 않으면 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혼인이나 상

장에 궁핍함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 서로 도운다. 만약 중의에 따르지 않거나 간음, 도둑질, 사

기, 거짓 등 일체 비위하는 사람도 아울러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되, 

誓詞를 읽기를 마치면 장유의 차례대로 자리에 나아가서 극진히 즐거워하다가 물러간다. 신

명을 공경하고 향리를 화목하게 하는데 힘써 풍속을 순후케 한다.6) 

 

결국 이사제란 그 명칭대로 마을의 사직(社稷)에 대한 제의라 할 수 있다. 토신과 곡신을 치

제하는 농경의례인 것이다. 농경의례이자 상부상조와 마을자치를 강조하는 이사제가 제주 

마을공동체의 성격과 부합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갖지 못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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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무예제』 「제사예의」 리사조. 이대화, 앞의 논문, 22쪽 재인용. 



만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전환 등 농경에 대한 동경이 강했던 제주의 상황과 맞아 떨어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충재로 인한 농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의로서 포제가 조선 후기 곳곳에서 봉

행되었고 제주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국가적인 제의로서 포제를 마을공동체의 기존 본향당

굿이나 동제(이사제)에 덧씌워서 제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명분을 갖출 수 있는 방편으로 사

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의 대표적인 사례 기사를 살펴보자. 

 

호남(湖南)에 황충이 발생하여 포제(酺祭)를 설행하였다.7) 

 

1781년 제주를 포함하는 호남지역에 황충이 발생하여 포제를 설행하였다는 기록이다. 메

뚜기 떼 등이 창궐해서 이를 퇴치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말라는 의미로 포제를 봉행한 것이

다. 당시 제주도는 일정한 도의 위상을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긴 했지만 전라도에 속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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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7월 27일 정묘 2번째 기사(1781년). 

도심 속 포제 연행 현장-도두1리 도두봉 포제단



으면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포제의 주체가 현으

로까지 확대되고, 당시에도 상당한 독립적 자치체계를 갖추고 있던 제주의 여러 마을에서 점

차 독자적인 포제형 마을제를 거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포제의 주체가 “국가 →

팔도 → 부목군현 → 마을”로 확산되면서 현재의 제주도 포제가 마을 단위에서 전승되었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포제(酺祭)는 마을공동체에서 거행하는 유교식의 독축고사형(讀

祝告祀型) 제의이다. 본래 포제는 황충(蝗蟲, 메뚜기과에 속하는 해충)이 창궐할 때 지내던 제사였으

며, 중앙에서 각 주현에 이르기까지 지내도록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

데 다른 지역에서는 포제라는 이름이 대부분 사라지고 실제적인 실행이 단절되었음에도 제

주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마을에서 포제를 지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포제는 유교적 형

식과 달리 그 내용 면에서 육지 대부분의 마을에서 지내오고 있는 동제와 비슷한 의미와 기

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 중심의 당굿에는 심방이라는 전문적 사제자가 결합하여 연행하는 반

면, 남성 중심의 포제는 유교적 전통에 의거한 홀기(笏記)에 따라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 당굿과 포제는 대체로 정월에 거행되는데, 동시에 또는 하루 정도의 차이를 두고 연행되

면서 상반된 성격의 공동체 제의가 한 마을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당굿은 마을별로 독

특한 성격을 지니는 신당에서 가무오신적인 형태로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연행되는 반면, 포

제는 유교적 시공간으로 조성된 포제단에서 최소 여덟 명에서 최대 열여섯 명의 제관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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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숙한 분위기에서 연행된다. 

제주도에서 봉행되는 남성 중심의 유교식 마을제로서 포제와 당굿(堂祭)이 남성 중심의 유

교식 마을제와 무속식 굿으로서 뚜렷한 분리를 보이는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남성 우

위의 유교적 봉건 질서가 확립되고 무속을 천시하여 굿을 제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을의 정

치적 질서와 관련된 형식 의례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제는 마을의 남성들에 의

해 관리된다. 제의를 준비 계획하고 집행하며 사후 결산하고 하는 조직이 ‘포제 상회[鄕會]’다. 

연말이 되면 포제 준비를 위한 포제상회를 열어 제향비(祭享費) 마련 문제, 제청[제관들이 합숙 재

계할 집]과 제의 준비, 제관 선출 문제 등을 논의하며, 포제가 끝나면 결산 총회를 한다. 포제를 

관리하는 조직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의 공동체 조직으로 마을의 원로 지도자인 향장(鄕長), 존위(尊位), 동

수(洞首) 등이 있고, 향장의 보좌역인 공원(公員), 서무역을 맡은 총무 등으로 구성되어 포제를 

봉행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안덕면 덕수리 등이다. 덕수리에는 향

장이 있어 이장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포제, 마을축제, 마을 내 갈등 해소, 문화유산 관

련 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마을 행정조직으로서 

이장-개발위원 등 마을임원-반장 등의 조직에서 마을 주민을 소집하여 포제상회(포제향회)를 

열고 제의를 준비하고 봉행하는 방식이다. 

포제형 마을제의 실행단계에 들어서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나타나는데, 별도의 포제봉행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하는 방식과 이장단을 중심으로 직접 집행하는 형태이다. 향회에서 

선출되는 제관은 5~16명의 제관이다. 하제관의 수를 줄여서 5~6명의 제관으로 하는 마을도 

있고, 도예차(都豫差)까지 넣어 13제관을 뽑는 곳도 있다. 제관은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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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관(終獻官)·집례(執禮)·대축(大祝)·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人)·봉로(奉爐)·봉향(奉香)·봉작(奉

爵)·사준(司樽)·전작(奠爵)·전사관(典祀官)·도예차(都預差) 등이다. 

포제의 제관은 연말이나 정초 마을회의(향회)에서 선정하는데, 마을 내 위상과 재력, 금기

나 부정과 관련한 생기복덕(生氣福德), 마을 내 성씨 배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주민들은 

초헌관, 아헌관, 삼헌관 등 제관에 선정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으며, 특히 초헌관에 선

정되는 것은 가문의 자랑일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했다. 삼헌관과 대축 등의 상제

관과 알자 등 하제관의 배분 또한 흥미로운데, 대부분의 마을에서 상제관은 마을의 원로나 

기관장 등이 맡고 하제관은 후속세대로서 마을의 청년회에서 맡는 경우가 많다. 포제의 제

관 선정을 통해 마을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레 계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포제는 향교의 석전과 마찬가지로 입제(入祭)와 파제(罷祭)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

며, 그 기간이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달했고 현재는 2박3일 또는 1박2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향회에서 선정된 제관들은 입제하며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과 초헌관 집, 포제단 

등에 금줄을 치고 합숙하며 재계(齋戒)에 들어간다. 이때 홀기와 축문도 작성하고 2-3회 예행



연습도 하면서 포제를 거행할 만반의 준비를 한다. 

포제는 마을 전통에 따라 전해온 홀기에 의거해 집례의 ‘창홀’에 따라 실행한다. 자정이 가

까운 야심한 밤이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 예행연습을 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흐트러짐 

없이 제를 진행한다. 포제는 홀기에 따라 “전폐례(奠幣禮)-초헌례(初獻禮)-독축(讀祝)-아헌례(亞獻

禮)-종헌례(終獻禮)-철변두(撤籩豆)-망료(望燎)” 순서로 제가 실행되고, 제관들의 음복으로 종료

한다. 

제주도 포제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통돼지를 온마리로 희생제물로 올린다는 사실이다. 

마을의 전통이나 사정에 따라 통돼지를 분육해서 올리기도 하고 돼지머리만 올리기도 하지

만, 전통적으로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온마리의 돼지를 희생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조금 규

모가 큰 마을에서는 제물로 올린 돼지 한 마리와 마을 주민이나 손님 접대를 위한 돼지 한 마

리를 잡기도 한다. 척박한 제주의 토양에서 고기를 먹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산의 온평리 등 몇몇 마을에서는 돼지가 아닌 소 한 마리를 희생 제물

로 쓰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당굿의 전통이 강한 온평리에서 

돼지를 금기하는 본향당 신앙과의 조화를 위해 포제 희생제물로 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

어 보인다. 왜냐하면 온평리는 ‘포제굿’이라 해서 마을의 포제와 당굿이 거의 동시에 실행되

기 때문이다. 자시에 포제를 지내고 3-4시간 뒤에 본향당굿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포제를 지

낸 제관들이 본향당굿에 갓을 쓰고 함께 참여하여 절을 올린다. 포제와 당굿, 유교식 제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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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식 굿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며 연행되어온 전통이 여전히 전승되고 있는 셈이다. 

포제를 봉행하고 다시 마을회관으로 돌아온 제관들은 포제에 사용된 제수를 활용하여 함

께 음복을 나눈다. 본래는 포제 다음날 아침 마을주민들이 모두 회관에 와서 수고한 제관들

에게 절을 올리며 제를 모시느라 고생했다며 치하하는 방식으로 음복이 진행되기도 하였는

데, 최근 행사가 간소화 되고 코로나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관 중심의 음복으로 축소된 것

이다. 또한 제관들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재계하는 동안에 마을 주민과 인근 기관이나 이웃

들이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포제청을 방문하여 찬조를 하고 식사를 하고 간다.  

한편, 본향당을 중심으로 한 당굿은 해당 마을의 ‘당을 메고 있는’ 심방에 의해 연행된다. 

대체로 당굿은 정월의 신과세제, 2월의 영등제, 7월의 마불림제, 10월의 시만국대제 등 4대 

제일이 정해져 있는 곳이 있고, 마을 형편에 따라 신과세제와 마불림제만 올리는 등 다양하

게 제일을 정하여 굿을 전승하고 있다. 본향당에는 성씨별로 상단골·중단골·하단골이 대부

분 정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상단골을 중심으로 당의 관리 및 굿의 준비를 하는 것이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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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을 갖추지 못한 청년회원들이 담 밖에서 참사하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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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다. 한편 굿을 하는 심방은 ‘메인 심방’이라 해서 전속으로 굿을 담당하는 심방이 

정해져 있다.  

마을제 현장에서 살펴본 바로, 포제와 당굿은 일면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서귀포시 보목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언이 전하고 있다. 

 

“정포제 입제하는 게 큰굿 한 번 하는 것보다 낫다!” 

 

남성들로 구성된 보목마을 포제 제관의 이 말처럼, 정포제를 지내는 남성들은 여성 중심

으로 연행되는 심방의 굿만큼이나 포제의 영험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수백 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심방의 큰굿보다 정포제에 제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욱 영험이 크

다는 담론을 만들고 확산시킴으로써 포제로 상징되는 남성 중심 유교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의 신앙형태가 남성 중심의 포제와 여성 중심의 



굿으로 분리되어 전승되면서 경쟁적 중층적으로 마을제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그 내

용 면에서 보면, 여성 중심의 굿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가변성이 높은 반면, 남성 중심의 

포제는 폐쇄적이고 고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승주체의 측면에서, 제주 마을제는 제의전통을 이어갈 후속세대 양성의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향당 당굿이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등

의 단골 체계를 통해 전승력을 강화하고 후속세대로 이어지는 체계를 확보했다면, 포제나 리

사제 등 유교식 마을제는 제관이나 보조자로 참여하는 청년회 등과 함께 하는 합숙 등을 통

해 공동체제의의 후속세대가 자연스레 제의의 전승자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만

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숙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에 대한 예행연습과 다양한 놀이판과 교

유의 시공간은 청년세대와 격을 좁히고 마을의 진정한 성원으로 만드는 ‘사회화 교육 과정’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 마을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본향당굿과 남성 중심의 포제형 

마을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결속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성산읍 신천리의 사례를 보면 마을제 이름은 포제이지만 실제로 모시는 신은 고첫당신과 용

왕일 뿐만 아니라 제물에 있어서도 돼지가 아닌 장닭과 돌레떡을 올리고 제의 마지막에 여

성 주민들도 참여하는 소지 올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굿형 마을제와 포제형 마을제의 결

합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산읍 고성리와 난산리 등에서는 포제형 마을제를 ‘국제(局祭)’라고 하는데, 이는 성산읍 

지역 고유의 역사적 흔적인 것으로 보인다. 옛 현청이 있던 지역이기에 일반 적인 마을의 제

의가 아닌 보다 큰 단위의 제의로서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국제 라는 용어를 쓴다는 추론과, 

옛날에 어떤 지관이 마을의 지형을 보고는 마을제의 명칭을 포제보다는 국제라고 하는 것이 

복이 더 많을 거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전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굿에서 ‘날과 

국 섬김’ 제차나 여러 본풀이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인물명으로서 ‘국’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

여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실제 당본풀이와 제의의 맥락을 꼼꼼하게 분

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마을의 전통적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난산리에서는 마을내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월 마을 축제로 본향당 신앙,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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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상물이자 주요 생업이 귤(밀감)이라는 점에서 남원2리 포제에서 나타난 신품종 귤을 제

물로 올리기를 청하고 제관들이 승낙한 사례는 지역의 산업적 정체성이 공동체제의에 고스

란히 반영되고 있는 사례로 주목되며, 삼달리의 ‘운행지신’ 역시 마소 목축과 자동차의 증가

로 인한 문화변동의 양상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마을과 지역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마을제의 전통은 이장을 중심으로 전승 되고 있

는데, 대부분 마을의 총회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열리며 이장을 선출한다. 따라서 초임 이

장이 제일 처음 준비하는 공식적인 사업이 바로 마을제이기에 신임 이장은 마을과 지역의 정

체성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을제에 정성을 쏟게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장과 발맞추어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등도 성심을 

다해 협력하여 마을제를 봉행하게 된다. 연말연시의 이장 선출이 마을제의 전승력을 강화하

는 기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3. 마을제를 통해본 제주 마을공동체의 자치문화와 지속가능성 

  

‘대동사회’를 꿈꾼 제주의 유교지향적 유림과 주민들은 마을을 기반으로 문치교화(文治敎化)

의 세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로 부임했던 목사·판관·현감 등

이나 유배를 왔던 선비뿐만 아니라 제주의 토양에서 배출된 선비들 모두에게 공히 수행되었

다. 자신의 부임지나 유배지,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서 유가의 이상사회로서 대동사회를 꿈

꾸고 부단히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대도(大道)가 행해졌을 때는 천하가 공공의 것이었고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게 하니 사람들은 그 부모만을 홀로 부모라 여기지 않았고, 그 자식만을 자

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늙은이는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게 했고, 젊은이는 다 할 일이 있었으

며, 어린이는 잘 자라날 수 있었고, 과부, 홀아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서 다 봉양했다. 남자

는 직업이 있고 여자는 시집갈 자리가 있었으며, 재물을 땅에 버리는 것을 싫어했지만 반드시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는 않았다. 몸소 일하지 않는 것을 미워했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일

하지는 않았다. 이런 까닭에 간사한 꾀가 막혀서 일어나지 못했고, 도둑이 훔치거나 도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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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바깥 문을 여닫지 않았으니 이를 일러 대동(大同)이라고 한

다.8)  

 

제주도에서 대동사회에 대한 열망은 각 마을의 향약, 자치 규범, 자치 관행 등 다양한 자치 

문화 속에서 확인된다.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마을공동체 자치를 실행

해온 제주인들의 모듬살이 전통이 대동사회의 이상과 잘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도 여러 곳, 예를 들어 덕수리나 금능리에 남아 있는 ‘향장’ 전통이나 제주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포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포제는 향교나 서원에서 거행하는 제례에 준

해서 홀기에 따라 정통 유교식 제의로 이루어진다. 일개 마을 단위에서 정통 유교식 제례를 

매년 마을공동체의 제의로 실행한다는 사실 자체로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대동사회의 실현 의지는 마을의 자치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꽃피웠던 것으로 보

인다. 육지부 경북 부인동 향약의 사례를 백불암 최흥원의 『역중일기』를 통해 살펴보자. 

 

부인동(夫仁洞) 동약소(洞約所)에서 보낸 고목(告目)을 받아보았다. 기양(祈禳)9)을 행하라

고 요청한 일이었다. 축문을 작성하여 보내고, 벼 3섬을 허락하였다.(1750년 1월 20일) 

 

동네 어른과 젊은이들이 일제히 모였다. 강회가 끝나고 선공고(先公庫)의 곡물을 따로 떼놓

고, 관원에게 요청하여 소 한 마리를 하루 잔치에 이바지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또 다소간의 

술과 음식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취하고 배불리 먹으면서 환호를 하였으니, 이것이 동

약(洞約)의 효과이다.(1755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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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禮記』, 禮運篇.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脩睦 故人 不獨親其親 不獨子其

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用 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

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

而不廢 是謂大同”(중국철학연구회 편저, 『중국의 사회사상』, 형설출판사, 1993, 151∼

152쪽). 

9)    재앙은 물러가고 복이 오라고 비는 일로, 정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볼 때 지신밟기 등이 

결합된 동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 주민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양 제의를 하고자 할 때 최흥원이 직접 축문을 

써주고 쌀까지 내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부인동 동약이 일찍부터 독립적인 마을공동

체의 위상을 갖추어나가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강회를 할 때 소를 잡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 하나의 유교공동체로서 동약의 성격을 드러내며 

대동사회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흥원의 『역중일기』에는 대동의 기치 

아래 소를 잡고 잔치를 하며 마을사람 모두가 더불어 즐기는 장면이 제시된다. 대동사회의 

실험지로서 부인동에서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모습이야말로 

동약(洞約)을 시행하고 함께 꾸려가는 효과라고 만족해한다.10) 또한 이영훈에 의하면, 경상

도 예천군 맛질의 동회(洞會)는 상하(上下)가 함께 모이면서도 그 자체로 하나의 요란스러운 축

제였다.11) 

제주의 마을제 역시 마을회(동회)를 통해 향약(동규)에 기반한 자치문화를 유지해왔고, 이러

한 자치문화의 상징적 집약체로서 마을제를 봉행하면서 신인동락하는 대동사회를 마을 내

에서 실현해내고자 노력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의 마을제는 마을공동체의 자립적

이고 독립적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으로는 

마을의 향장과 존위, 노인회 등에서 주도해나가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민장이나 구

장, 이장 등과 협의하여 초헌관 등 제관을 선정하고 마을제를 봉행해오다가, 행정체제가 전

면 개편됨에 따라서 마을회의 회장이기도 한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제를 봉행하고 마을공동

체를 운영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고 함)은 제1조에서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

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라고 자

치권에 대한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용 조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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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정현, 「『역중일기』를 통해본 조선후기의 향약과 마을공동체 운영」, 『영남학』 67, 2018, 

254~255쪽 참조. 

11)  이영훈, 「18·19세기 대저리의 신분구성과 자치질서」, 안병직·이영훈 편, 『맛질의 농민

들』 , 일조각, 2001, 271쪽. 



하 ‘자치조례’라고 한다)의 개정을 통해 현행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되고 있

는 주민자치회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0. 11.25. 자치조례에 주민총회 및 위임·위탁 사무 규정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

치 제도개선 방안(이하 ‘자치조례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마련했다.12)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각 읍면동 내 전통적 생활문화권을 단위로 하는 자치조직이 여전

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마을 단위 자치조직은 ‘마을회’를 따로 조직해서 

자치위원회와 이중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형 자치문화의 최소단위

이자 핵심단위가 바로 동이나 리에 조직된 마을회인 셈이다. 특히 리 단위는 공식적인 행정 

단위로서 위상과 지원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이 마을회를 추가로 구성하

여 행정체계에서 관리되기 어려운 마을공동체 관련 제의문화, 향약, 대대로 내려온 공유자

산, 축제,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회를 주목하여 제주형 자치문

화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제주에서 마을공동체의 특수한 현상은 이장 등의 행정라인 조직과 별개로 운용되고 

있는 ‘마을회’라는 전통 조직의 전승양상이다. 제주의 자치전통으로 전승되어온 형태로 파악

되는데,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마을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당굿이나 

포제와 같은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사업, 마을 공유자원의 관리 운영, 마을 축제 기획 운영 등

이어서 외지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토박이 제주인들의 중심조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각 지역 단위에서 부사나 목사, 현감 등의 파견 관리와 짝을 이루며 지역 정치를 

영위해왔던 호장 또는 좌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조직의 이중적 구성과 닮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역할 면에서도 지역 기반 조직으로서 호장 계열이 공식적인 공무 계통은 아니지

만 지방의 각종 제의와 축제 등을 담당했던 조선시대의 전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어 향후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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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용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국제법무』 13집 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

구회, 2021, 131~132쪽 참조. 



마을제의 실제적인 자치문화적 측면을 살펴보는 데 흥미로운 사례로, 영락리의 마을제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마을회의 전통이 최근까지도 역동적인 형태로 이어져 왔음을 보

여준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경 포제 동산이 일본군 진지로 구축되면서 일제의 강압에 의해 

포제가 단절되었다가 2016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금 복원하게 되었고, 그 형

식도 자정에 지내는 것이 아닌 아침 10시에 포제를 지내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변

모된 형태로 포제를 지내게 되면서 달라진 점은 마을주민들의 참석율이 높아졌다고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마을의 가장 큰 행사로서 마을잔치와 같은 위상을 되찾았다는 점이다. 본

래 마을제의 모습은 엄숙주의에 경도된 독축고사형이 아닌 가무오신형이었음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영락리 포제는 형식은 달라졌지만 본래의 목적과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 마을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을회의 자치전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을회는 의무가입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의사와 회비납부

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토박이들이 참여하고 외지인들은 소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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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영락리 포제(포제 복원 및 오전 10시 봉행)



인다. 이는 각 마을문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동계, 동접례 등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며, 공식적인 행정체계에서 풀어낼 수 없는 제주 전통의 고유문화에 대한 전승자

로 마을회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산읍 신천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본향당굿과 남성 중심의 포제형 마을제가 조

화를 이루면서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결속을 이루어내고 있어 주목된다.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참여가 금지된 포제에 마을 여성들이 참여하고 소지를 올리고 있다. 비록 

마을제 명칭은 포제이지만 실제로 모시는 신은 ‘고첫당신’과 ‘용왕’이다. 또한 제물에 있어서

도 당신이기도 하기에 돼지고기 금기를 지켜 통돼지가 아닌 장닭을 제물로 올린다. 본향당

굿에서 제물로 올리는 돌레떡도 진설하고 포제의 마지막에는 여성 주민들도 소지 올리기에 

참여함으로써 당굿형 마을제와 포제형 마을제의 상생적 융합 양상이 잘 드러난다. 

표선면 가시리와 남원읍 한남리 등에서는 본향당굿을 준비하고 연행하는 단골집단이 현

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이들은 오래된 전통에 따라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등으로 불리고 

-58-

포제 참여 주민들의 소지 올리기(성산읍 신천리)



있을 뿐만 아니라, ‘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본래 종부는 내로라하는 종갓집의 안주

인을 일컫는 말이다. 그만큼 한 마을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안주인으로서 위상과 가치를 본

향당의 상단골에게 부여한 셈이다.  

 

  1909년 고문서에서 만난 제주여성. “元召史 改夫贖五錢”. 원소사[조이]가 남편을 바꾼(改

夫) 일로 벌금 5전을 마을에 냈다. 조선시대 여성의 호칭은 신분에 따라 달라 양반여성은 ‘~氏’, 

중인여성은 ‘~姓’, 평민은 ‘~召史’라고 했다. 李氏, 李姓, 李召史가 그 실례이다. 따라서 이 문서

에 등장한 元召史는 평민여성이었고, 비록 혼인은 했으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과감히 남편을 

내쫓았고(바꾸다!!!), 그러자 이 소문을 확인한 마을에서는 이런 행위가 풍속을 저해했다며 벌

금 5전을 부과했고 이 돈을 포제 때 희생(犧牲) 값으로 썼다. “改夫”!!!(무능력한 남편을 바꾸

기)는 한반도 양반사회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가능했다. 제주도는 요

즘도 전국적으로 이혼율이 높다. 여성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개부"의 사례는 제

주여성사, 가족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13) 

 

위 자료에서는 벌금을 내게 한 주체가 마을로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향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자치조직의 권위에 의해 내려진 판결로 보이고, 이 벌금을 포제의 희생 

준비금으로 썼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향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 자치조

직에서 도덕적 문제에 대한 판결과 집행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주요 활동으로서 마을제에 

벌금을 사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마을의 변화를 반영하는 마을제의 전통 변개와 신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

다. 안덕면 화순리나 제주시 이호동의 경우, 생업의 공간이던 모래사장과 연근해가 해수욕

장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해수욕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마을제를 봉행하고 있다. 이 ‘안전 

기원제’는 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서 수행한다.  

제주 마을제에서는 마을회 기반의 독립적 의례 봉행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며 토박이 중

심의 주재집단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행정체계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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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는 마을회 조직을 통해 제의의 자치적 성격을 천명하고 독립적인 자치문화를 마을제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마을회가 제의의 전승주체로 나서는 제주의 마을공동체 

실상은 제주의 신앙문화가 외부로 인식되는 행정체계의 핍박을 받아온 이전 역사와 무관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시대 관의 개입이나 근현대 시기 새마을운동 등 미신타파 담

론에 맞설 수 있는 조직이자 이념적 대응으로서 마을회의 문화전통이 마을제의 전승력을 강

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4. 제주 마을제의 지속가능한 전승 방안 

 

제주 마을에서는 금기의 방식이 혼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본향당 굿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반면, 포제에서는 돼지 온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으며, 몇몇 마을에서는 포

제 제관들에 한해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라고 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

지만 포제청이나 포제단에 여성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당굿에서는 남성들의 참여

가 적극 환영받고 있다. 포제에 여성이 참여하는 신천리의 사례나 본래 남성들의 제의였던 

수산 본향당굿 등의 사례 등을 볼 때 제주 마을제의 전통은 끊임없이 진화해나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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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결국 제주도 지역의 마을공동체 신앙으로서 당굿과 포제는 통합과 분리가 끊임없이 이루

어지며 공동체의 신앙체계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신앙체계가 마을 내에서 담당

하는 직능이 차이를 보이는데, 포제가 마을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풍요를 포괄적으로 기원하

는 반면, 당굿은 마을뿐만 아니라 마을 내 가가호호의 화복을 비는 측면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향교의 정통 제례 형식이 마을공동체 신앙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포제를 비

롯한 제주의 유교문화는 마을 내 자치를 강화하고 기존의 향토신앙과 상생하며 생활문화로

서 유교를 내면화하는 문화 기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토착화된 유교문화로서 포제는 유가의 대동사회의 이상을 마을공동체 내에서 실

현한 사례로 주목된다. 포제가 거행될 때에는 마을 내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마을 내 선비와 

유지들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회는 전통문화로서 포제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

며, 부인회는 제물 마련과 손님 접대를 위해 나서고, 청년회는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향후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성장해나가는 기회가 된다. 또한 이때만큼은 온 마을 사람들이 집에

서 밥을 하지 않고 본향당과 포제청에 나와서 전 주민이 함께 공식(共食)하는 마을잔치가 이

루어지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밥을 함께 먹는 한 식구’로서 마을과 유교공동체로서의 위상

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유교사상의 정수가 담겨 행동으로 실행되는 

유교식 제의로서 포제를 통해 유가의 사상과 덕목을 학습하고 실천해나감으로써 마을 생활 

속에 내면화하면서 효율적인 교육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다. 대동사회의 실현으로서 포제

가 제주도에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제주 마을제는 마을공동체의 자치문화를 견인하는 핵심적인 문화기제로 전승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의 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결속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부녀

와 청년 세대로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였던 것이다. 가장 핵

심적인 자치문화의 양상은 행정 계통과 구분된 제주의 자치 전통에 의거해서 마을제가 전승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향장, 존위, 노인회 등에서 전통적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마을공

유자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반, 그리고 여러 파생 모임들의 참여를 통한 조직적 기반 조

성 등이 바탕이 되어 마을제를 봉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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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마을제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과  

축제로의 전환 가능성

허남춘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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